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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한다 
이동통신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자 기간통신서비스​
이통 3사에 요금 결정권 사실상 넘겨주는 반서민 민생악법 처리 ​

‘인가제 폐지’ 보완,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추가입법 나설 것 

 

1.​ 오늘(5/20)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넘겨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통신공공성은 포기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후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져올 요금인상과 독과점시장 강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던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같은 20대 국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요금인가제는 1991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완화되어 현재는 1위사업자가 신규 요금 

출시할 때와 요금 인상 시에만 적용되고 2, 3위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사실상 

담합 수준의 유사한 요금제로 폭리를 취해온 이통3사가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작년 5G 요금제 출시 

당시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기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던 것도 요금인가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이통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 

넘겨주는 셈이다. 

2-1 



 

3.​ 그러나 지난 7일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요금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선언에 불과하다. 

4.​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자 기간통신서비스로, 코로나19 

이후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분야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버린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내걸면서도 그 반대행보를 분명히 한 문재인 정부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의 오늘의 실책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통신소비자단체시민단체들은 

정부와 20대 국회의 통신공공성 포기선언, 반민생 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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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2UTzav8nGD8q4DPspCRZdAxWShCunTPOpMBS_8P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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